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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
일용직 등 728만명 자료 확보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을 추진 1여년 만인 올해 7월 

기준 93만 사업자로부터 728만명의 소득자료를 확보한 것

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전국민 고용보험 및 재난지원금 지

급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다.

  회사에 다니는 일반적인 형태의 상시 근로자들은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파악이 가능하지만, 고용상태가 일

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는 통상 연 1회 수집

했다.

  재난지원금처럼 현재 소득에 맞춰 지급하는 긴급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파악 시의성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이 어

려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여년간 징세행정에서 복

지 분야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

한 제출 환경,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했다고 20일 밝혔

다.

  실시간 소득파악을 시행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

까지 월 평균 사업자 85만명이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했다.

  670만명 중 일용근로자는 약 300만명(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 있지 않은 자), 인적용역사

업자는 약 370만명(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캐디 등 물

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사업자 93만명이 일용직 319

만명‧특수고용직 409만명 등 총 728만명의 소득자료를 제

출했다.

  국세청은 특히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

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

료도 대부분 수집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매월 안정적으로 자료를 수집

하는 대리운전기사 인원은 8.5만명, 퀵서비스기사 26.5만

명, 캐디 3.7만명으로 집계됐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고용보험은 물론 복지인프라 구축

자료로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 기관에 제

공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시간 소득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부

터 올해 6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인적용역사업자 67만명

의 신규 가입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1542억
원…86%가 ‘대기업’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

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

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

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

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재벌들의 회사 재산을 이용한 반복적인 편

법 세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줄여주려 한다”

며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

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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